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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을 통한 조세회피 또

는 탈세의 유형을 조사하고, 해외 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판단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정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설문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개인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건(가족, 자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법률규정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 불복의 여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주성 판정에 관한 

법률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주소’ 의미에 대한 재검토와 ‘주거를 보유하

고 있는 곳’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83일 체류기준’

과 ‘실질적 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 기준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으

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을 참조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세부 규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세법상 국내에 모회사가 있는데 해외

에 그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해외의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 내 과세를 회

피하는 사례(법인도치)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 조세채무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한 출국세(exit tax) 

도입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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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외국기업이나 국외거주를 통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

가 문제되고 있다. 외국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내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1)에 회사를 만든 

후 제3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에 귀속할 것을 그 회사가 번 것처럼 위

장하여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이 경

제적 실질을 갖출 경우 과세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변경이 외양에 그치고 경

제적 실질은 그대로일 경우 국내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국외거주를 통한 조세회피는 실제 국내에서 필요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면서 세법상 거

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양을 창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의 과세를 회피하는 현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국내기업의 국외원천소득 조세회피는 개인의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법인의 최대주주가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도모하면서 국외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서

의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국내에 생활관계 근거지를 두고 경영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183일) 미만 체류함으로써 소득세법상 거주자과세를 회피하는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

례는 최근 해외를 무대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인과 해외법인에 대한 거액의 세금추징 사건들에

서도 잘 알 수 있다.2) 이에 대응한  국내세법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

고 있으며, 특히 거주성 판정에 관한 세법규정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아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각각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른 혼란과 조세회피 가능성이 예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판정하는 규정

을 분석하여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특히 거주성 판정에 

관한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각각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세법상 거주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

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위한 보완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에는 여러 가지 형

태가 있을 수 있으나, 거주성을 은폐함으로써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형태로 그 분석의 범위를 한

정하여, 거주성 은폐가 이루어지는 주요 조세 회피 유형과 사례를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거주성 판단에 직접 관련된 집단으로서 과세관청, 대학․연구소, 과세전문직(변

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집단의 해석과 견해를 식별해내고, 

1) 조세피난처(tax haven)란 법인의 실제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

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를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 국세청이 소위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골프왕’에 이어 심지어는 ‘금광왕’에 대한 세금추징에 나서

고 있다.



 해외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95

분석함으로써 현행 거주성을 판정하는 법률 규정의 미비점과 불확실성을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거주성 판정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과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 일본의 세제와 개량된 형태의 미국세제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내세법과 거주성 은폐를 통한 과세 회피사례

1. 거주지주의 국내세법

주권국가의 자유로서 오늘날 각국은 과세주권을 행사하여 자기 나라에 맞는 과세대상과 과세

요건을 정하여 각종 조세를 부과 징수한다. 유럽 연합(EU)이 탄생하면서 유럽각국은 조세체계

의 일치화(Harmonization)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각국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므로 

조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과세의 관할 기준은 속인주의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국적지국 과세원칙3), 그리고 속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대별되지만,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 중에 하나만

을 과세원칙으로 채택하지는 아니한다. 

실제로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거주지주의(residence approach)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 발생한 것이건 국외에서 발생한 것

이건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

공제(tax credit)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때 직접외국납부세액(direct foreign tax)은 대상금액을 국

내에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는 자의 이름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간접외국납부세

액(indirect foreign tax)은 대상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의 귀속주체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말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세액의 범주가 중요

하다. 실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4), 이월공제는 허용

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이중과세방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세당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거주성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

적으로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중비거주자(double non－taxation)

3) 이런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 멕시코 등의 국가가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제도와 더불어 이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국적지주의 과세제도란 과세권의 행사 근거를 납세의

무자가 자국의 국민(시민)이라는 인적 기준에서 찾는 제도이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세금을 외국에서 납부하여야 하지만, 미국에

서는 납부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미국 내국세입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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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지

고 있는 개인을 거주자로 판정한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

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5)

이같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조항은 독일, 일본 및 미국 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거주자 개

념에는 가족․자산의 유무, 직업 등 주소를 두는 물리적 개념과,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기간 개

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

라, 개인의 거주에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무선 통신망도 중요성을 지니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

은 여러 국가에 임차 및 보유한 공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한 국가에 체류한 일수도 수개월에 

그치는 경우가 많게 되어 기존의 규정과 해석으로는 국제화된 경제활동시대에 걸맞는 거주성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005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

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6) 국세청장 회신에 의하면 ‘사업의 실질

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는 이사회가 있는 장소,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7) 이에 따르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지 보려면, 국내에서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전체적 사업수행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이 대체로 이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전통적

인 관행과는 달리, 국제화 시대에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이사들의 국적 및 주거

도 다양해지고, 반드시 해당 일정한 국가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컨퍼

런스 콜이나 화상회의를 통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당 국가의 실

무담당임원에게 통신으로 알릴 수도 있고, 최고 의사결정자가 잠시 해당국가에 방문하여 서면으

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실무담당 임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과 해석을 가

지고 국제화 시대의 업무 방식 하에서 내국법인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거주자 판정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따

라가지 못하여 조세조약상의 규정과 조화롭지 못하고, 국제적인 이중거주자나 이중비거주자 문

제 및 거주지를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여 거주성을 통한 조세회

5)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6) 법인세법 제1조.

7)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2316,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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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사례

가. 역외조세회피 및 탈세 현황

역외조세회피 및 탈세의 현상은 국가 간 투자 및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그 규모가 갈수

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교역규모의 팽창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창해온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규모도 이에 일조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세회피 및 탈세의 

현상은 조세피난처의 확산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OECD는 2007년 전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바 있다.8) OECD는 ‘조세피난처’를 고세율국가

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9) 

OECD 회원국들은 조세피난처의 낮은 또는 영의 소득세율과 금융기관의 비밀주의(bank 

confidentiality)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한편 임언선(2011)에 의하면 조세피난처로 순유출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30대 그룹계열사 소속 기업 중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10). 또한 역외탈

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 등을 불법 유출한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역외탈세 조사 실적            
(단위：건수, 억원)

구 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조사건수 335 30 54 95 156

부과세액 17,960 1,503 1,801 5,019 9,637

* 국세청 보도자료, (2010.5.26).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운영성과” 

 8) Owens, Jeffrey. (2007). “Offshore tax evasion：Stashing cash overseas”, OECD.

 9) 국내세법상 조세피난처(tax haven)란 법인의 실제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0) 재벌닷컴, (2011.3.18). “재벌닷컴 30대그룹 조세피난처 海外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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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년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11년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
(단위：억원)

주요 유형 건수 추징세액

계 41 4,741

비거주자 외국법인 위장, 조세피난처 소득은닉 1 4,101

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입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11 370

주식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누락 2 141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탈세 27 129

이와같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 형태는 다종다양하고 새로운 형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역외탈

세의 주요 유형을 나누어 보면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 

②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 ③ 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 ④ 역외펀드투자로 위장한 투자손실계상 및 해외자산 부외관리, ⑤ 해외자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하는 유형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역외탈세 

유형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서 거주성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

모되고 있는 조세회피사례들을 ‘거주성’ 판단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나. ‘거주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회피 유형

(1) ‘거주성’을 노출하면서 국내과세를 회피

거주성을 노출하면서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특정 소득이 국내의 거주자나 내국법인

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는 국외원천소득의 귀속을 위

장하는 방법과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방법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에 과다한 이윤을 남겨놓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세제(특정외국법인세제)에 의해 

사실상 국내의 지배주주에게 직접 소득이 귀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과세할 수 

있다.11)

11)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

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

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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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방법으로는 국내거주자가 해외투자 등을 가장하여 국외로 

반출한 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국내로 재유입시키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해외 위장펀드를 이용하여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자본조

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코스닥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해외 위장펀드가 인수하는 사례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투자의 방법으로 수취한 고율

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게 되지만, 소득세법상 누진

세율에 의한 과세를 피해가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방법은 세무조사상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이는 국내투자를 하는 해외투자주체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

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거주성’을 은폐함으로서 국내과세를 회피

거주성을 은폐하면서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실질적인 거주장소가 

국내인 사실과 다른 외양을 창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 생활관계 근거지를 두고 경

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장소를 은폐하고, 경영 활동의 흔적을 감추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당 납세자의 국외재산의 증여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해가는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 거주자가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국외

에 투자한 후, 가족이 모두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다음, 해당 국외자산의 명의를 국외에

서 이전하고, 증여자부터 국내로 복귀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로를 거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수증자가 추후 국외재산을 처분하고 국내에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

정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때 수증자가 처분한 국외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처분일 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

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않을 경우 국내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양도소득과세가 없게 된다.12) 결

국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의 주된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임

을 은폐하려는 사례도 있다. 이 사례에서는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와 포괄적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자회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도록 하고,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국내에서 그 운

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조정하고 국내에서의 업무활동에 관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의 배당간주】①).

12)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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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지우는 방법으로 국내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수단을 

남겨놓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국내가 국제적인 사업활동의 허브(hub)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

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부담을 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편익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조세회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조사한 역외탈세혐의 사례 역시 외국에서 소득을 가득한 자들이 그 거주

성에 불구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로, 거주성을 은폐하여 국외소득에 대한 국

내과세를 회피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13)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거주성 판단을 둘러싼 역외탈세과세는 그 대부분에 있어 세법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보수집 등 조사역량 부진 등으로 법적 안정성 및 과세효과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성’을 은폐함으로써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유

형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거주성 개념에 대한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개인의 거주성과 관련된 조세회피 사례를 분석하면, 관련 세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성에 관한 ‘주소’의 국내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생활관계의 객

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의 요소로서 ‘가족’, ‘자산’ 및 ‘직업’을 들

고 있는데 판정에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각 요소 간에 중요도의 순위를 염두에 두어

야 하는지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

둘째, 해당 요소가 국내에 존재할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가족’, ‘자산’ 및 ‘직

업’은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13) 예를 들면, 해외에 160여 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상선 권혁회장에게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하여, 

2011년 4월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동 과세 건은 역외탈세 여

부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차용규씨는 거주자임에

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주식양도차익을 얻었으나, 국내에서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로 국

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하였으나, 2011년 12월말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은 차용규씨는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조세탈루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박종완․강신태 등(완구왕)이 봉제완구업체를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두고 역외탈세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그들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역외탈세혐의가 없

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에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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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요소에 대하여 국내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해당 

납세자의 국내체류기간 등의 국내체류사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다. 또한 국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내체류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최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여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법인의 거주성과 관련된 조세회피 사례를 분석하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정

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아무런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세청장의 

유권해석과 국제적인 해석관행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서 명기

하고 있는 판단요소들은 그 의미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 등 관계가 어

떠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의 개인의 거주성 판단에서와 같이 유사한 불확실

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거주성’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그 대부분이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개념과 이중거주자 문제를 중

심으로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우창록(1996)은 ‘거주자’에 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조세조약의 규정과 비교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거주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주소를 근거로 한 거주자 판정에 있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하고, 거

소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도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과세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지현(2007)은 특정 판례를 평석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의도한 법인의 거주자 여부를 조세조

약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함에 있어 제기되는 쟁점과 의의를 해석하여 ‘실질적 관리장

소’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오윤(2008)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의 판단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가

장 핵심적인 요건인 중심지표로 하고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를 고려하는 생활관계를 보조지표

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소’나 ‘거소’와 같이 해석이 곤란한 개념을 활용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체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생활관계상 

체류일자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볼만한 경우에는 그러한 생활관계를 병용하되 가급적 국제적 표

준이 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창희(2010)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규정에 대한 법해석론을 전개하여 거주지판정에 따

르는 법률효과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거주자판정에 관한 특수문제로서 거주자가 아닌 무제한납

세의무자의 이중과세문제와 해외이주자의 과세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윤서․전병욱(2011)은 거주자 개념에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조세조약상의 규정과 이중거

주자의 판정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조항은 대부분 OECD 모델조세조

약의 주석을 따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윤․이진영(2012)은 소득세 및 소득세법의 연원을 고찰하고,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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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념을 폐지하고 ‘주거’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거소’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183일 체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거주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거주성 판단에 

직접 관련된 과세관청, 대학․연구소, 과세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하여 각 집단의 다양한 견해를 식별해내고, 분석함으로써 현행 거주성을 판정하는 법률 

규정의 미비점과 불확실성을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

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2. 설문조사

제Ⅱ장의 조세회피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성’ (주

소와 거소)과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에 대한 실제 세법적용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해석상 문제의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Problem Tree Analysis 기법14)을 도

입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거주성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일자,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규모 및 국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등의 요인이 개인의 거

주성 판정에 고려하는 정도에 대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상 ‘실질적인 관리장

소’를 판단하기 위한 8개의 요소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지를 살펴보

기 위한 문항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1) 대학 및 연구소 등의 학계, (2)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의 공무원 

(3)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2012년 10월중 실시된 설문을 통하여 <표 3>과 같이 총 13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으며, 각 세무전문가 집단별로 38～55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표 3>  설문응답자의 구성

소속집단 빈도 비율(%)

학계(교수 및 연구원) 40 30

과세관청    55 41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38 29

합  계 133 100

14)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이란 특정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과 세부원인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도식화하는 분석기법으로 잠재적 원인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을 연쇄적으로 추적하여 문제해결에 

핵심이 되는 핵심항목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성 판단을 위한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식별하는데 적용하였다(MDF Tools：Problem Tree Analysis, MDF Training & Consultancy,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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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설문 개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거주성’ 개념의 질적 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 집

단과의 심층 인터뷰 및 선행연구 사례를 고려하여 설문에 적절한 항목 선정과 설문의 구체적인 

항목 개발을 위하여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였다.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의 적용단계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되는 데, 1단계로 문제점을 파악

하고, 2단계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며, 3단계로 주요원인에 대한 다양한 세부

원인을 파악하고, 4단계로 세부원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을 추출하고 마지막 5단계로 핵심

항목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15)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설문지를 개발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항목별로 설문지에 적용한 

내용은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의 적용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개인의 거주성 회피 법인의 거주성 회피

규정의 미비로 인한 해석상의 불확실 규정의 미비로 인한 해석상의 불확실

전문가 집단 간 중요성 판단의 차이 전문가 집단 간 중요성 판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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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DF Tools：Problem Tree Analysis, MDF Training & Consultanc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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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의 설문지에의 적용

Problem Tree Analysis 설문지에의 적용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과세관할 설정의 필요성

∙국가간 과세권 확보의 이해관계 상충

∙원천주의

∙거주지주의

∙거주성 개념의 우회를 통한 조세회피

∙적극적 거주성 은폐행위

∙개인의 주소개념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거주지주의 관점에서 ‘주소’에 대한 판단요소로서 

  － 체류일자 

 － 가족의 범위와 생계에 대한 판단 요소

 － 자산의 규모

 － 직업에 관한 요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판단요소로서

  － 이사회 회의 개최장소

  － 경영자들의 업무수행 장소

  － 관리자의 일일 경영 수행장소

  － 본점 소재지

  － 법률적 지위와 관할 법원

  － 회계장부 기타 증빙의 보관장소

  － 조약규정을 남용할 위험

  － 업종 및 투자구조상 중요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3. 결과분석

가. 개인의 거주성

(1) 소득세법상 개인의 ‘주소’ 판단의 4가지 요소에 관한 설문

개인의 주소판단을 위한 4가지 요소 중 국내 체류일자(평균＝2.1729<2.5, p<0.01)를 제일 중

요하다고 답하였다.16)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가”(평균＝2.248<2.5, p<0.01)이며, 세 번째는 “국내에 영위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가?”, 네 번째

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라고 응답하였다.

16) 가장 중요한 요소의 순서대로 1, 2, 3, 4의 등위를 표기하도록 설문서에 요청하였기 때문에, 값이 작을

수록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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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의‘주소’판정의 4가지 요소에 관한 설문결과

　 　 국내체류일자
국내에 거주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규모

국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대학연구소 평균 2.275 2.425 2.650 2.650

과세관청 평균 2.382 1.891 3.073 2.655

전문직 평균 1.763 2.579 2.895 2.763

합계 평균 2.173 2.248 2.895 2.684

ANOVA F－값 (1.566) (3.068)
*

(1.114) (.068)

　 유의확률 －　 *α＝0.05에서 유의 －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별로는 개인의 주소 판정의 4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연구소 등의 학계와 전문직은 ‘국내체류일자’

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과세관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답하였으며 다른 전문가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ANOVA검정, 

α＝0.05에서 유의). 납세서비스의 조력자인 세무전문가 집단은 과세관청이나, 대학, 연구소 등

의 학계와 비교하여 국내체류일자를 개인의 주소 판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는 개인

의 주소판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세무전문가 집단 간에 사실

판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극적인 세무전략과 조세회피 가능성을 예견해

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2) ‘주소’ 판단을 위한 세부적 기준에 관한 설문

위에 제시한 개인의 주소 판단을 위한 요소인 체류일자, 가족의 범위와 생계, 자산의 규모, 직

업 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1년 기간 중 최소 국내체류일자”에 관한 설문

대부분의 설문응답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개인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평균＝4.105>3, p<0.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2 과세기간 (2년)에 걸쳐 1

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 183일 

체류기준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으나, 위의 거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183일을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7)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된 요소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등간 5점 척도

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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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년 기간 중 최소 국내체류일자”에 관한 설문결과

　 　 365일 이상 183일～364일 122일～182일

대학연구소 평균 2.700 3.750 2.750

과세관청 평균 1.982 4.327 3.618

전문직 평균 3.079 4.158 2.316

합계 평균 2.511 4.105 2.985

ANOVA F－값 (2.985)
*

(1.639) (7.052)
**

　 유의확률 *α＝0.1에서 유의 －　 **α＝0.05에서 유의 

그러나 위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별로는 ‘최소 국내체류일자’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

고 있다. 대학, 연구소 등의 학계는 183일 이상 기준만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과세 관청은 다른 

집단과 달리 122일 이상 기준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NOVA검정, α＝0.05에서 

유의). 세무전문직은 다른 집단과 달리 183일 기준을 중시하면서 또한 그보다 긴 365일 체류일

자기준도 중요시하고 있다(평균＝3.079>3, p<0.01). 이는 납세서비스의 조력자인 세무전문가 집

단은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과세권 확보와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비록 183일 미만 체류자라고 해도 거주자로 간주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무전문직 간의 견해 차이는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법률규정의 

미비점이나 불확실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적극적 조세회피가능성은 물론 과

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조세 불복의 가능성도 예견된다.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에 관한 설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평균＝4.504>3, p<0.01)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평균＝4.068>3, p<0.01)으로 응답하여, 가족의 범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세관청은 다른 집단에 비해 ‘4촌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

족’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ANOVA검정, α＝

0.1에서 유의). 이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과세권의 확보는 물론 조세회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자, 가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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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당 가족의 범위’ 판단 요소에 관한 설문결과

　 　
4촌이내 혈족과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대학연구소 평균 2.125 4.025 4.300

과세관청 평균 2.455 4.236 4.582

전문직 평균 1.605 3.868 4.605

합계 평균 2.113 4.068 4.504

ANOVA F－값 (2.919)
*

(0.774) (0.841)

　 유의확률 *α＝0.1에서 유의 －　 －　

(다) “생계를 같이 한다”에 관한 설문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두 가지 조건

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388>3, p<0.01). 집단별로도 큰 차이 없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

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과세관청

은 다른 집단과 달리 ‘일상생활을 같이 함’ 만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평균＝3.746>3, p<0.01)에서 집단 간에 약간의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ANOVA검정, α

＝0.1에서 유의). 이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과세권의 확보는 물론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생계를 같이 한다” 판단 요소에 관한 설문결과

　 　 일상생활을 같이 함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함

일상생활을 같이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체 유지

대학연구소 평균 3.100 3.800 4.225

과세관청 평균 3.746 3.273 4.255

전문직 평균 3.026 3.421 4.579

합계 평균 3.346 3.474 4.338

ANOVA F－값 (2.461)
*

(1.016) (0.733)

　 유의확률 *α＝0.1에서 유의 －　 －　

(라)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의 유무”에 관한 설문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내자산의 비중보다는 국내자산의 존재로 

국내 장기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고 거주성을 판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평균＝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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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0.01).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집단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은 국내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다른 나라 소재자산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반면(평균＝3.236>3, p<0.01), 전문직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자산이 있다면 국내자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소재한 자산의 비중보다 커야한다는 견해가 많

았다(평균＝3.158>3, p<0.01). 대학․연구소 등의 학계는 두 가지 견해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응답(평균＝2.975, 2.925)을 하였다. 이러한 과세관청과 전문직, 학계의 견해 차이는 거주

자 판정 시에 상이한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의 유무”에 관한 설문결과

　 　

국내자산이 정규모 

이상이면 다른나라 

소재자산 고려할 

필요없음

국내자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소재한 자산의 

비중보다 커야함

국내자산의 

비중보다는 국내  

자산의 존재로 국내 

장기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아야함

대학연구소 평균 2.975 2.925 3.875

과세관청 평균 3.236 3.146 4.327

전문직 평균 2.526 3.158 4.053

합계 평균 2.955 3.083 4.113

ANOVA F－값 1.435 0.227 1.175

　 유의확률 －　 －　 －　

(마)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관한 설문

거주자로 판정하려면 국내직업의 성격상 장기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대다

수의 응답자가 답하였다(평균＝4.150>3, p<0.01). 그렇지만 세계 여러 곳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은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직업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평균＝3.382>3, p<0.01)가 우세하나, 전문직은 국내 직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의 직업의 비

중보다 큰 경우에 거주자로 볼 수 있다(평균＝3.342>3, p<0.01)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학․연

구소 등의 학계의 전문가들은 두 가지 견해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평균＝ 

2.800, 2.975). 이는 납세서비스의 조력자인 세무전문가 집단은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

으로 배려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과세권 확보와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보수적으로 해

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

들 사이에 이러한 견해 차이는 조세법 해석상의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 조세쟁송

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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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관한 설문결과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직업을 

고려할 필요없음

국내 직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  직업의 

비중보다 커야함

국내 직업의 비중보다는 

국내직업의 성격상 

국내에 장기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학연구소 평균 2.800 2.975 4.000

과세관청 평균 3.382 3.036 4.309

전문직 평균 2.474 3.342 4.079

합계 평균 2.927 3.105 4.150

ANOVA F－값 (2.631)
*

(0.527) (0.637)

　 유의확률 *α＝0.1에서 유의 －　 －　

(3) 체류일자 기준과 ‘주소’ 판정 기준 중에 일부만 만족하는 경우의 거주자 판단에 

대한 설문

(가) “국내 체류일자가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에 관한 설문

다음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체류일자가 연간 183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에 가족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평균＝3.865>3, p<0.01)에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집단별로는 견해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ANOVA검정, α＝0.05

에서 유의). 전문직은 가족과 자산보유에 상관없이 체류일자가 183일에 미달하면 거주자가 아니

라고 보고 있다(평균＝4.237>3, p<0.01). 이는 183일 미만 체류하면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이 필

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주소기준), 2 과세기간에 1년 거주(거소기준)하지 아니한

다고 해석하므로 비거주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과세관청은 183일 미만 체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가족(평균＝4.036>3, p<0.01)

과 상당한 자산(평균＝4.473>3, p<0.01)을 가지고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대학․연구소 등의 학계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에 큰 중요성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

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로부터 납세서비스의 조력자인 세무전문가 집단은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과세권 확보와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보수적으

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

세관청과 전문가집단 사이의 견해 차이는 조세법 해석상의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 

조세쟁송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해석상의 불명확으로 인해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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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체류일자가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에 관한 설문결과

　 　

국내에 직업이 

있는 경우에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국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국내에 가족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가족과 자산보유에 

상관없이  

체류일자가 

미달하므로 

거주자가 아니다.

대학연구소 평균 3.550 3.000 3.725 3.475

과세관청 평균 3.709 4.036 4.473 1.491

전문직 평균 2.632 2.500 3.132 4.237

합계 평균 3.353 3.286 3.865 2.872

ANOVA F－값 (5.191)
*

(12.158)
*

(7.921)
*

(22.383)
*

　 유의확률
*α＝0.05에서 

유의 

*α＝0.05에서 

유의 

*α＝0.05에서 

유의 

*α＝0.05에서 

유의 

(나) “국내 체류일자가 연간 183일 이상인 경우”에 관한 설문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별로 큰 차이 없이 183일 이상 체류하면 가족과 자산 보유

에 상관 없이 거주자(평균＝3.714>3, p<0.01)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내 체류일자가 연간 183일 이상인 경우”에 관한 설문결과

　 　

국내에 직업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국내에 가족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국내에 가족과 

상당한 자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가족과 자산보유에 

상관없이 체류일자가  

초과하므로 

거주자이다.

대학연구소 평균 2.375 2.150 3.000 3.550

과세관청 평균 2.182 2.255 2.673 3.782

전문직 평균 2.368 2.579 2.711 3.790

합계 평균 2.293 2.316 2.782 3.714

ANOVA F－값 (.292) (.805) (.406) (.264)

　 유의확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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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1)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관한 설문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경우, 판단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관한 설문을 하였

다. 응답결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업종 및 투자구조의 

목적상 중요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평균＝4.1278>3, p<0.01)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

자의 일일 경영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그리고 ‘최고의사결정자가 주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

행하는지?’를 중요 판단 요소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로 ‘이사회 회의가 통상 어디에

서 개최되는지?’, ‘단체의 본점이 어디에 소재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 회피할 위험이 있

는지?’와 ‘단체의 법률적 지위가 어느 나라 법률에 규율되는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장부 

기타 증빙이 어디에서 보관되는지?’는 판단요소로서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평균＝

2.8346)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

하는데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상이한 우선순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13>  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요소의 설문결과

　 　

이사회

회의가 

통상 

어디에서  

개최

되는지?

최고의사결

정자가 

주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지?

관리자의 

일일

경영이 

어디에서  

수행

되는지?

단체의 

본점이 

어디에  

소재

하는지?

단체의 

법률적 

지위가 

어느 나라  

법에 규율

되는지?

회계장부 

기타 

증빙이 

어디에서  

보관

되는지?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할 

위험이  

있는지?

업종 및 

투자

구조의 

목적상  

중요

행위가 

이루어지

는지?

대학

연구소
평균 3.400 3.975 3.675 3.650 3.450 2.750 3.500 4.125

과세관청 평균 3.527 3.873 4.000 3.545 3.418 3.091 3.909 4.218

전문직 평균 3.947 3.921 4.184 3.105 3.342 2.553 2.711 4.000

합계 평균 3.609 3.917 3.955 3.451 3.406 2.835 3.444 4.128

ANOVA F－값 (1.400) (.052) (1.380) (1.252) (.039) (1.438) (6.167) (.295)

　
유의

확률
－　 －　 －　 －　 －　 －　

*α＝0.05

에서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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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등의 학계는 ‘업종 및 투자구조의 목적상 중요행위가 이루어지는지?’(평균＝

4.125)를 제일 중요하다고 간주하였으며, ‘최고의사결정자가 주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평균＝3.975)를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았다. 과세관청은 ‘업종 및 투자구조의 

목적상 중요행위가 이루어지는지?’(평균＝4.218)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관리자의 일일 

경영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평균＝4.000)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문직

은 ‘관리자의 일일 경영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평균＝4.184)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업종 및 투자구조의 목적상 중요행위가 이루어지는지?’(평균＝4.128)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2)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설문

(가) 이사회 회의 개최장소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는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 

없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평균＝

4.293>3, p<0.01).

<표 14>  “이사회 회의의 통상 개최지”의 설문 결과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는 장소

이사회 서기가 

거주하는 장소

이사회 의장이 

거주하는 장소

대학연구소 평균 4.175 2.075 2.775

과세관청 평균 4.327 2.400 2.927

전문직 평균 4.368 2.132 2.395

합계 평균 4.293 2.226 2.729

ANOVA F－값 (.209) (.738) (1.154)

　 유의확률 －　 －　 －　

(나) 컨퍼런스콜 또는 화상토의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가 진행되는 경우?

다음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컨퍼런스 콜 또는 화상토의 등의 방식으로 이루

어져서 이사가 실제 참석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도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최고 의사결정자가 거주하는 장소’(평균＝ 3.5188>3, p<0.01)를 이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장

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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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컨퍼런스콜 또는 화상토의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가 진행되는 경우”의 설문결과

　 　
최고의사결정자가 

거주하는 장소

이사회 서기가 

거주하는 장소

대다수 이사가 

거주하는 장소

화상토의를 위한 

서버나

대학연구소 평균 3.625 2.200 3.400 2.375

과세관청 평균 3.618 2.291 3.400 2.927

전문직 평균 3.263 2.079 3.026 2.605

합계 평균 3.519 2.203 3.293 2.669

ANOVA F－값 (.508) (.244) (.629) (1.077)

　 유의확률 －　 －　 －　 －　

(다) 최고 의사결정자가 주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다음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의사결정자가 거주하는 장소와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업무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정하는 데 고려하는 주된 요소는 ‘최고 경

영자가 주요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장소’(평균＝4.233>3, p<0.01)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

에 집단별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형식적으로 최고의사결정자의 거

주 장소가 아닌 실질 업무 수행 장소를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표 16>  “최고 의사결정자의 주된 업무수행지”의 설문 결과

　 　
최고의사결정자가 

거주하는 국가

최고의사결정자가 

주요정책을 하는 업무장소

최고 의사결정자의 

국적

대학연구소 평균 3.350 4.300 2.225

과세관청 평균 3.618 4.382 2.418

전문직 평균 2.737 3.947 2.026

합계 평균 3.286 4.233 2.248

ANOVA F－값 (3.131)
*

(1.190) (.695)

　 유의확률 *α＝0.05에서 유의 －　 －　

(라) 관리자의 일일 경영(day－to－day management)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다음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자의 일일경영 수행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의

사결정자가 비록 해외에 있더라도 ‘통신수단 (USB, Fax 또는 이메일)으로 최고 의사결정을 전

달받거나,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평균＝3.7218>3.0, p<0.01)를 일일 경영 수

행지로 보았다. 이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그 국가에 체류하면서 경영이 이루어져야 ‘사업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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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리장소’로 보는 종래의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

관청을 포함한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 사이에 공통적인 인식과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향후 

입법 보완 과정을 통해서 명시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고 의사결정을 전달받거나,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이외의 판단요소

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중요도에 상이한 견해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대학, 연구소 등의 학계와 

전문직은 최고의사결정자가 위치하는 외국의 장소(평균＝3.316>3.0, p<0.01)가 판단요소로 중요

하며, 최고의사결정자가 잠시 방문으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장소(평균＝3.098>3.0, p<0.01) 

역시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다른 응답집단과는 달리 ‘회계장부와 기타

증빙의 보관 장소’(평균＝3.418>3.0, p<0.01)를 관리자의 일일 경영수행지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세무행정과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회계장부와 기타증빙

의 보관 장소’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7>  “관리자의 일일 경영(day－to－day management) 수행지”의 설문결과

　 　

의사결정자가 

거주하는 

외국의 장소

의사결정자의 

지시가  

이루어지는 

장소

의사결정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장부 및 

기타증빙의 

보관장소

이사회 

의사록이 

보관되는 

장소

업무관련 

소송시 

관할법원의 

소재지

대학연구소 평균 3.475 3.350 3.475 2.650 2.650 2.950

과세관청 평균 3.255 2.873 3.891 3.418 3.091 2.855

전문직 평균 3.237 3.158 3.737 2.368 2.605 2.789

합계 평균 3.316 3.098 3.722 2.887 2.820 2.865

ANOVA F－값 (.260) (.995) (.758) (5.718)
*

(1.470) (.076)

　
유의

확률
－　 －　 －　

*α＝0.05

에서 유의 
－　 －　

  

(마) 업종 및 투자구조의 목적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디인지?

응답자의 대부분은 비록 투자자본이 많이 사용되는 장소(예：해외 건설사업장 등)와 자금조

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예：홍콩 자본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경우)보다는 해당 

업종의 중요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평균＝4.594>3.0, p<0.01)를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

소라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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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업종 및 투자구조의 목적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설문 결과

　 　

해당업종의 

중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자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소

자금조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사회 

의사록이 

보관되는 

장소

주요 거래 

상대방이 

소재하는 장소

대학연구소 평균 4.550 3.600 3.250 2.275 2.025

과세관청 평균 4.618 3.564 2.982 2.764 2.364

전문직 평균 4.605 3.763 3.211 2.316 2.237

합계 평균 4.594 3.632 3.128 2.489 2.226

ANOVA F－값 (.098) (.212) (.375) (1.833) (.626)

　 유의확률 －　 －　 －　 －　 －　

4.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의 학계,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의 공무원, 

그리고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거주성을 판정하는 법률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거주성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과세관청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주소(직업, 가족, 국내자산) 개념을 넓게 이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세관청은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직업을 고려할 필

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가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으로 확대하

고자 하는 경향과 국내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다른 나라 소재 자산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보

았다.

둘째,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학계와 전문가 집단은 183일 이상 체류자(2년에 1년 이상 거주자)

를 거주자로 해석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비록 183일 미만(122일～182일) 체류자라 하더라도 가

족과 자산을 보유하면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 되고 있는 장소 및 

최고의사결정자가 거주하는 장소라고 답하여, 전문가 집단 및 과세관청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관리자의 일일경영 수행지’와 관련하여 비록 의사결정자가 해외에 

주재하고 있다하더라도 ‘통신수단 (USB, Fax 또는 이메일)으로 최고 의사결정을 전달받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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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받아서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일일 경영 수행지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면서 경영이 이루어져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입법 보완 과정

을 통해서 명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리자의 일일경영 수행지’와 관련해서는 대학․연구소 등의 학계와 전문가들은 최

고 의사결정자가 위치하는 외국의 장소뿐만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자가 잠시 방문하여 업무지시

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조세행정 업

무에 필요한 ‘회계장부와 기타증빙의 보관 장소’를 일일 경영수행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집단 간 거주성 판단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

이는 거주성 판단에 관한 현행 세법 조항들이 납세자 측의 조세회피와 아울러 과세당국 측의 과

도한 과세관행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Ⅳ. 거주성 판단의 보완과 제도적 개선방안

‘거주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거주성 판단에 관련된 과세관청, 대학․연구소, 

과세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집단의 다양한 견해를 

식별해내고, 분석함으로써 현행 거주성을 판정하는 법률 규정의 미비점과 불확실성을 살펴보았

다. 이를 토대로 거주성 판정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과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거주자”의미의 명확화

거주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은 납세의무 전반 및 조세포탈 등 형사책임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거주자 

판정기준인 가족, 자산, 거주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예규 등의 내용이 상충이 되어 과세관

청을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주자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거주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 개념과 동일

한 문구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 고유개념이라 할 수 있는 ‘주소’와 ‘거소’를 사용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실무상 구

체적 판단기준(예를 들면, 체류일수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 납세의무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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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 개념의 불확실성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그 법

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주자 지위가 될 수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해외투

자자의 발길을 국내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

념과 관련해서는 그 판정기준인 가족, 자산에 관하여 기존 판례 및 해석례를 반영하여 그 범위

를 분명히 하고, 거주자 판정특례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여 거주자 관련 법령 전체를 유기적․체

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에 주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①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아울러, ③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 국내/국외

에서의 체류기간(거주기간)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내에 직업․가족․자산을 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직업․가족․자산의 요소가 주소의 판정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거나 국내 거주와 직접 관련되어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소득세법상 ‘주소’ 개념을 폐지하고 ‘주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굳이 ‘주소’ 개념을 활용하려면 그것을 ‘주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명

확히 하여 ‘주소’가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OECD모델조세조약상 tie

－breaker rule 중 첫 번째의 것이기도 하므로 국가간 관할 배분에도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은 종래 제국 구성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주소’의 개

념의 핵심을 ‘주거’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주(State) 간에는 ‘항구적 주거’로 과세권을 배

분하고 있다.

또한 ‘거소’ 개념을 폐지하고 경제국제화에 부합하게 미국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183일 체

류기준’과 ‘실질적 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년 이상의 

거소’ 개념은 조세조약이나 세계 각국의 거주자 기준과 조화되기 어렵고, 조건 충족을 위한 일

정기간(1년)이 경과된 후 거주자로 취급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이중거주자나 

이중비거주자의 문제해결에 비효율적이다. 

현대사회는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그에 따라 인적 속성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로 가고 있다. 체류가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

기 위해 1년 중 반을 체류하는 경우 국내의 거주자로 보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점

에서 미국의 실질적 체류기준은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 31일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당년도 체

류일수) ＋ (직전년 체류일수의 3분의 1) ＋ (직전전년 체류일수의 6분의 1)의 값이 183일을 초

과하면 거주자가 된다. 이러한 실질적 체류기준을 적용하면 당해 연도에 183일 미만으로 조절함

으로써 거주성을 회피하는 사례를 피할 수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주소’ 개념과 병행하여 중

첩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 거소’의 판정에는 반년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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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실질적 관리장소”의미의 명확화

2005년 말 도입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은 그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

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던 일본식의 과세관할 설정방법18)이 국제적 투자 및 경제교류

가 증가하는 오늘날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세상 실질적 형평성 달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OECD 모델조세조약과 유럽 각국의 입법 및 해석례를 참조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석사례를 축적하지 못하여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

생하고 있으므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및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해석례를 참조하

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그 적용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준으로서 사업의 중요한 관리와 통제 장소는 이사회의 개최장소와 관

계없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영국에서는 이사들이 일상적인 관

리활동 수준을 넘어 정책수준의 결정을 하는 장소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고 있다. 이사회 이외

의 다른 자(지배주주)에 의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입증되면 그가 소재하는 곳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이 거주지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관리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① 최고경영자 기타 고위 경영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② 관리자의 일일 경영(senior day－to－day management)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③ 이사회 회의 같은 것이 통상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④ 단체의 본점이 어디에 소재하는지

⑤ 단체의 법률적 지위가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⑥ 회계장부 기타 증빙이 어디에서 보관되는지

아울러 고정사업장의 판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19)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

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반면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적 해석에 의한다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는 ‘사업의 수행지’와는 

일응 무관한 것이라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최고

경영자 기타 고위 경영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보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8)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참조

19) 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1항의 표현을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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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최고경영자 기타 고위 경영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요소와 ② 관리자

의 일일 경영(senior day－to－day management)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의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의 거주성에 관한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서는 다음

에 언급하게 될 미국 내국세입법 제7874조20)가 있으며, 이는 주로 미국의 CFC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21)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우리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에 특정외국법인세제(조세피난처세제)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3. Anti－inversion 조항의 도입

미국 내국세입법상 미국의 모회사가 있는데 국외에 그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그

룹의 미국외 활동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미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법인도치(corporate 

inversion)라고 한다. 미의회는 이러한 inversion을 의도하여 해외에 설립된 새로운 모회사를 미

국 내국세입법 목적상 미국내 법인으로 취급한다는 내국세입법 제7874조를 도입하였다. 

이는 실질을 가지지 않은 역외기업을 이용한 국내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조

항이다. 일본에도 유사한 방지조항이 적격합병의 요건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같은 법

인도치22)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적격합병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23) 우리

20) 26 USC §7874－Rules relating to expatriated entities and their foreign parents.

21) 미국의 CFC 규정은 저세율국가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수동적 투자소득과 특

수관계자 거래소득을 모회사에 배당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해당 저세율국가에 유보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때 CFC는 특정 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총 주식가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22) 절세 등의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로 회사의 등록지를 옮기는 등 원래의 거주지국을 이탈하는 현상을 말

한다. 

2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2의2, 제68조의2의3, 제68조의3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i) 기업그룹 내의 

법인 간에 합병 등(경과세국에 소재하는 실체가 없는 외국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하는 것에 한한다)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법인 등에게도 사업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적격합병 등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ii) 합병 등(경과세국에 소재하는 실체가 없는 외국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하는 

것에 한한다)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 그 합병 등이 적격합병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 합병 시

점에 주주의 구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iii)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경과

세국에 소재하는 실체가 없는 외국모회사 또는 그 외국모회사와 관련되는 외국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는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iv) 내국법인의 주주가 조직개편 

등에 의하여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실체가 없는 외국법인을 통하여 그 내국법인을 지배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외국법인 또는 그 외국법인에 관련되는 외국자회사(경과세국에 소재하는 실체가 없는 외국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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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법인세법상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anti－inversion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설문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성 판정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을 명확히 하는 입법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방안도 뒤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보교환과 해외정보 수집제도 개선, 조

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정보교환협정 확대, 한시적 조세사면제도 도입, 차명계좌의 사

용제한 등의 방안과는 별개로 거주성 문제와 관련하여 출국세(exit tax)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거주지 이전을 과세사실로 보지 않고 있다. 과세권을 지키

고자 하는 과세당국과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간에 적극적인 세무전략(tax planning)이 계

속되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주자가 계좌신고 시점 도

래 전에 거주자 신분을 포기할 수도 있다. 거주자신분의 포기는 비거주자가 되기 전 거주자로 

있던 기간 중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조사를 통해 거주자로 있던 기간 중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징

수할 수단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출국세는 비거주자가 되기 전까지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 예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채무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주를 과세의 계기로 다루기도 한다. 이주의 시점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과세 목적에서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고 발생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자산소득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이주의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잠재적인 소득세 책임

이 구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포괄적 출국세(general exit tax)는 모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에 과세되고, 금융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를 하는 캐나다나 호주 등의 영연방 국가들이 전

형적으로 이러한 과세정책을 가지고 있다.24) 제한적 출국세는 일정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과해지는데, 한정된 자산에만 자산소득세를 과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과세정책을 가지고 

있다.25)

사에 한한다)에 유보한 소득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24) 캐나다(1972년 도입), 오스트레일리아 등.

25)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프랑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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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서 그 원천이 있는 부의 증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거주지 

이전 자체를 과세사실의 성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면서 예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향후 비거주자가 된 후 예전 

거주지국과의 조세 관련 분쟁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

던 새로운 과세방법이기 때문에 그 과세 여부의 타당성 및 제도 보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점에서 출국세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확장된 납세책임은 ‘거주성’에 대한 또 다른 보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납세 의무

자가 다른 국가에서 조세 목적의 주거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종전 국가에서의 거주요건을 여전

히 충족시킨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주자는 이주 당시는 물론이고 이주 이후에 취득한 자

산에 대해서도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다. 무제한적으로 확장된 납세 책임은 거주개

념의 확장에서 가능하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이러한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납세의무자로 파악되는 대상과 과세 계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한적으로 확장된 과세 책임은 종전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자본이득에 제

한되고 있다. 이주자들은 비거주자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이주 이후 몇 년간은 원천에 대해 확장

된 납세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통의 비거주자와는 달리 무거운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민권을 요구하는 나라들은 납세의무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때에도 이의 포기가 조세목

적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 확장된 납세책임을 적

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조세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 시민에게 제한적으로 확

장된 납세 책임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은 개인의 

거주지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 대한 과세상 연결고리를 

남겨 놓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상 개인의 국외원천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은 양도 전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

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국외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가 된다. 결국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 전 처분하거나 귀국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해외

소재 주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제한은 1998년 말 실질적으

로 과세되지 않았던 국외자산 양도를 명문화하면서, 전면적인 과세보다는 단계적으로 과세범위

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해당 규정이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달리 세제혜택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거주자의 범위를 축소하

는 부분(‘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은 폐지하고, 

통상의 소득에 대한 것처럼 거주자일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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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과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을 통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유형을 조사하고, 해외 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판단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거

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조세회피가 거주성을 판정하는 현행 법

률규정의 미비와, 해석의 다양성을 통하여 초래될 수 있음을 대학 및 연구소 등의 학계, 세무행

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 그리고 납세자편에서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공인회

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주소(직업, 가족, 국내자산) 개념을 넓

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세관청은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직업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가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으

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과 국내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다른 나라 소재 자산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학계와 전문가 집단은 183일 이상 체류자 (2년에 1년 이상 거주

자)를 주로 거주자로 보고 있다. 반면에 과세관청은 비록 183일 미만(122일～182일) 체류자라 

하더라도 가족과 자산을 보유하면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 차이

는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법률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세 불복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 되고 있는 장소 및 최고 의사결

정자가 거주하는 장소라고 답하여, 전문가 집단 및 과세관청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하지만, ‘관리자의 일일경영 수행지’와 관련하여 비록 의사결정자가 해외에 주재하고 

있다하더라도 ‘통신수단’을 통하여 최고 의사결정을 전달받거나 지시를 받아서 실제 업무가 수

행되는 장소를 일일 경영 수행지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고의사결정자

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면서 경영이 이루어져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는 종래의 전통적

인 관점과는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입법 보완 과정을 통해서 명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조세행정 업무에 중요한 ‘회계장부와 기타증

빙의 보관 장소’를 일일 경영수행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 및 세무전문

가 집단과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집단 간 거주성 판단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법

률해석상의 불확실성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소득세법상 ‘주소’ 개념을 폐지하고 ‘주거’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주소’ 개념을 활용하려면 그것을 ‘주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명확히 

하여 ‘주소’가 세법상 고유개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OECD모델조세조약상 tie－



 해외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123

breaker rule 중 첫 번째의 것이기도 하므로 국가간 관할 배분에도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하는 길

이 될 것이다. 

둘째, ‘거소’ 개념을 폐지하고 경제 국제화에 부합하게 ‘183일 체류기준’과  ‘실질적 체류기준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체류기준’은 구체적으로 당해년도에 

31일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당년도 체류일수) ＋ (직전년 체류일수의 3분의 1) ＋ (직전전년 

체류일수의 6분의 1)의 값이 183일을 초과하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체류기준

을 도입하는 입법을 통하여 개인이 당해년도에 183일 미만으로 체류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조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05년 말 도입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을 참조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세부 규정화가 필

요하며, 통신․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의사결정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법상 국내에 모회사가 있는데 해외에 그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해외의 활

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 내 과세를 회피하는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 내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법인도치)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

안으로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 조세채무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

한 출국세(exit tax)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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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overseas markets, this research 

paper considers the types of tax avoidance or evasion through offshore companies and Korean 

residency test for companies and individuals doing business overseas. This research paper 

considers the tax avoidance cases that may arise by adopting residence approach and related 

interpretational issues in determining residency. To determine how the residency was determined 

in practice, a survey was undertaken of the three groups comprising of (1) academia includ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2) Korean tax officials and (3) tax professionals such as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tax agents.

Based on the survey result, a difference exis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idency tests 

among the different survey groups. Firstly the Korean tax officials considered the scope of 

individual and corporate residency broader than the academia and professional groups.  Secondly 

the tax officials deemed residency based on other factors (family ties, assets etc) even if the days 

of stay were less than 183 days. Such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reveal the deficiencies in the 

rules relating to residency tests and lead to potential tax disputes.

In light of the interpretation issues related to residency tests,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rules and regime were proposed. Firstly, the residency concept for individuals must be clarified in 

light of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n order to eliminate uncertainty, the meaning of 

“permanent address” must be revisited and clarified as “home”.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abode”, a “substantial presence test”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183 day test”.

Secondly, the meaning of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of a company should be updated to 

reflect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 operations through developments in tele communications and 

modes of travel. As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introduced in 2005, there is a lack of predictability which may result in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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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further detailed rules should be provided in determining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based on the not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urthermore, a new anti

－avoidance measure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cases where a foreign holding company is 

incorporated over a local holding company structure to avoid paying Korean tax on income from 

business carried on overseas.

 Thirdly, the residency regime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around residency tests that may arise despite changes to the current legislation. In this regard, 

introduction of exit tax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tax and encourage 

compliance by the taxpayers.

<Key words> residence approach,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substantial presence test, OECD Model 

Tax Conventio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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